
대림산업, 이란 에너지 투자 논란
GAO, 제재 판단 국무부에 제출 … 대림은 이란제재법 무관 일축

대림산업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했다.

GAO는 이란에서 최근 에너지 분야 관련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던 7개 외국기업 가운데 대림산업이 유일

하게 미국 정부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2월25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공개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림산업이 미국 국방부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약 150만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기지 내 가족용 주택건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에 따르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은 미국 정부로부

터 금융거래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각종 사업계약에서도 배제된다.

GAO는 보고서에서 대림산업의 투자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며, 대림산업의 활동이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으나, 제재대상 활동을 판단하는 소관부서인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무부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대림산업은 GAO가 2012년 12월 보고서에서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계속해왔다고 특정한 7개 외국기업 

가운데 하나이며, 당시 중국, 인디아, 남아프리카기업들도 함께 언급됐다.

GAO는 대림산업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고, 이란 톰박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프

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문제가 된 이란에서의 활동은 미국의 제재 이전부터 진행돼온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

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미국의 이란 제재법이 명시한 에너지 부문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2010년 이후 이란에서 어떤 신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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